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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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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새로 만들어질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판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신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2.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일시 장소 : 2019. 12. 17(화) 10:10 /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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